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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에너지전환에 따른 순수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

‘17년 대비 ‘30년에는 10.9%

(한국경제 12.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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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전기수요·연료비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총 전력구입비가 증가

하는 효과를 배제하고, 순수하게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

인상요인은 ‘17년 대비 ‘22년에는 1.3%, ’30년에는 10.9%로 전망

됩니다.

ㅇ 12월 28일 한국경제 <정부 사실상 ‘탈원전 분식회계’ … 허술한

통계로 ‘전기료 폭등’ 감춰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➊ 전력구입비를 전망할 때 전력수요 증가 영향을 배제하고 2030년

전력수요가 2017년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, 연료비, 물가 상승

효과도 모두 배제

➋ 전력구입비를 전망할 때 ’신재생에너지 단가가 19.5% 하락‘(장기

계약효과를 반영안하면 35.5% 하락)한다고 가정하였는데, 풍력·

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도 모두 태양광만큼 단가가 떨어진

다고 가정

➌ 전기요금 상승률을 산정할 때 전력구입비 증가율만을 구하고,

막대한 비용이 드는 송배전 건설비를 제외하여 과소 추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① ‘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’만을 순수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
연료비·물가·수요증가효과 등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

ㅇ 연료비나 물가는 에너지 전환과는 전혀 무관한 요인

ㅇ 또한,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에너지전환과 무관하게 총 전력구입비가

늘어나므로 이러한 효과를 배제한 것이지, ‘30년 수요를 ’17년과
동일하다고 가정하거나 수요증가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님

ㅇ 작년 12.27일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
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분석하였고, 그에 따르면 연료비와 물가
요인을 제외할 경우 ‘17년 대비 ’22년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
1.3%, ‘30년에는 10.9%임을 이미 밝힌 바 있음

②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계산할 때 태양광
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음

ㅇ 이는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비중이 크고, 국내외에서 발전
단가에 관한 연구와 실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임

    * ‘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(%) : 태양광 36.7, 해상풍력 27.3, 육상풍력 9.6

- 그에 따라 모듈가격은 해외기관 전망치, 비모듈 가격은 우리나라

과거 실적 비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전기연구원의 분석 결과에
따라 35.5% 하락한다는 전망을 활용하였음

- 참고로, 해외에서도 ‘17년 대비 ’30년 태양광 발전단가가 블룸버그는
66.8%,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59% 하락한다고 전망하였음

ㅇ 반면, 해상풍력의 경우 국내 설치 실적이 거의 없어* 국내 여건을
고려한 미래 발전원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음

    * ‘17년 재생에너지에서 해상풍력 비중 : 0.24%(30MW)



- 따라서 해외 주요기관이 해상풍력 발전원가를 ‘30년까지 30~40%
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고려하여, 태양광 단가를 활용한 것임

【 해외기관 발전원가 발표자료 】
(단위: $/MWh)

구 분
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

기준연도 목표연도 기준연도 목표연도 기준연도 목표연도
BNEF➀ (‘17) 104 (‘30) 35 - - (‘17) 96 (‘30) 57

증감율 △66.8% - △40.6%
IRENA➁ (‘15) 130 (‘25) 60 (‘15) 70 (‘25) 50 (‘15) 180 (‘25) 120
증감율 △59% △26% △33.3%

  * ➀ Bloomberg New Energy Finance, ➁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

③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송배전 설비 투자비용이 일률적
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

ㅇ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되면 계통 보강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, 반면
원전 등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의 건설이 줄어들게 되어 송배전
설비투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

※ 문의 : 전력진흥과 박찬기 과장 / 김양지 서기관 (044-203-5262)


